광명시 고교 배정 사태 – 시의회·언론용 핵심 요약본



1. 문제의 본질: “학생 수 감소”는 사실이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광명시 고교 배정 혼란의 원인을 “학생 수 감소”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광명시가 공개한 2020~2026년 공식 학령인구 통계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 고교 학령인구(15~17세)는 7년간 안정적으로 유지
	연도
	15세
	16세
	17세

	2023
	3,098
	2,950
	2,768

	2024
	2,907
	3,071
	2,894

	2025
	2,666
	2,872
	3,066

	2026
	2,885
	2,703
	2,942


➡ 고교 수요는 줄지 않았다.
➡ 교육청의 “학생 수 감소” 주장은 공식 통계와 배치된다.


2. 진성고 미달 사태는 인구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패’
광명시 9개 고교의 2023~2026년 배정·입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광명고
	광명북고
	광문고
	광휘고
	명문고
	소하고
	운산고
	진성고
	충현고

	
	배정
	입학
	배정
	입학
	배정
	입학
	배정
	입학
	배정
	입학
	배정
	입학
	배정
	입학
	배정
	입학
	배정
	입학

	2023
	297
	311
	297
	312
	297
	308
	270
	274
	297
	303
	312
	313
	270
	277
	270
	256
	270
	272

	2024
	286
	297
	286
	296
	286
	308
	260
	273
	286
	295
	286
	288
	260
	287
	260
	244
	260
	273

	2025
	275
	290
	275
	292
	286
	270
	260
	219
	275
	286
	275
	273
	260
	260
	250
	151
	260
	174

	2026
	297
	300
	297
	292
	297
	297
	234
	237
	297
	306
	297
	294
	270
	270
	225
	90
	234
	222


▶ 진성고만 유독 급격한 미달
반면 다른 8개 고교는 대부분 270명 이상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특정 학교만 미달이 발생한 것은 인구가 아니라 정책·배정 시스템의 문제다.
➡ 정원 축소, 배정 알고리즘 검증 부재, 학교 규모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3. 광명시 9개 고교는 모두 ‘270명 수용 가능한 규모’
2023년 배정인원 자료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연도
	광명고
	광명북고
	광문고
	광휘고
	명문고
	소하고
	운산고
	진성고
	충현고

	2023
	297
	297
	297
	270
	297
	312
	270
	270
	270

	2024
	286
	286
	286
	260
	286
	286
	260
	260
	260

	2025
	275
	275
	286
	260
	275
	275
	260
	250
	260

	2026
	297
	297
	297
	234
	297
	297
	270
	225
	234


· 9개 고교 모두 270명 이상 배정 가능
· 진성고도 2023년까지는 270명 배정
· 학교 규모는 학생·학부모의 지망 순위에 직접적 영향
➡ 정원 불균형은 학교 선호도 왜곡을 초래하고, 특정 학교 기피 현상을 만든다.
➡ 실제로 현재 광명시 중학생들은 2027학년도 배정을 불신해 진성고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4.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실패
배정 혼란 이후에도 교육청은 문제 의식도, 해결 의지도 없이 방관했다.
· 원인 규명 없음
· 배정 알고리즘 공개 거부
· 정원 조정 근거 미제시
· 형평성 검증 절차 부재
· 사과·대책·재발 방지책 없음
➡ 이는 행정 절차 위반·직무 태만·교육권 침해에 해당한다.


5. 반드시 필요한 조치: 교육부 감사 + 정원 재조정
▶ 교육부 감사가 필요한 이유
· 학령인구 유지에도 정원 축소
· 배정 알고리즘 검증 부재
· 특정 학교만 미달·과밀 발생
· 평준화 지역 형평성 기준 위반 가능성
· 배정 오류 이후 책임 회피
▶ 해결을 위한 핵심 방안
광명시 9개 고등학교의 배정인원을 모두 270명으로 동일하게 재설정해야 한다. 
1. 9개 학교 모두 270명 수용 가능한 규모임이 2023년 자료로 확인됨
2. 학교 규모는 지망 순위에 직접적 영향 → 규모 불균형은 선호도 왜곡
3. 정원 차이는 특정 학교 기피 현상을 유발 → 실제로 진성고 기피가 이미 발생
4. 평준화 지역의 기본 원칙은 ‘학교 간 규모 균형’
5. 정원 균등화는 배정 알고리즘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최소 조건
➡ 270명 동일 정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6. 결론
광명시 고교 배정 사태는 학생 수 감소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실패와 행정 부실이 만든 인재(人災)다.
· 공식 통계를 무시한 정원 축소
· 검증 없는 배정 시스템
· 특정 학교만 미달·과밀 발생
· 책임 회피와 사후 조치 부재
이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교육 행정의 신뢰와 학생들의 교육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 시의회·언론이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 메시지
· “광명시는 학령인구가 줄지 않았다.”
· “정원 불균형이 진성고 미달을 만들었다.”
· “9개 고교 270명 동일 정원은 필수다.”
· “교육부 감사가 필요하다.”
